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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정책의제설정 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산업보호와 

집단주의를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와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국은 정부주도적 발전국가의 

역사적 경험을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으며, 산업보호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

가 있다. 또한, 서양에 비해서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한국인의 특성은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상위 가치를 추구하고, 이를 실현시킬 주체로서 정부의 역할과 연관되어 있다. 이를 기반으

로 산업보호와 집단주의가 정부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시민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회귀분석결과 산업보호와 집단주의는 모두 정부의 역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

었으며, 서열로짓과 로짓분석에서도 결과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또한, 아시아 지역 국가

들 중 한국은 상대적으로 정부의 역할, 산업보호, 집단주의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시민사회의 발달과 민주주의의 공고화로 정부 주도의 정책의제설정은 시민의 기대와 동

의라는 전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산업보호와 집단주의에 의해 증가하는 정부의 역할이 갖는 

의미는 시민들의 요구가 사회적 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기대와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중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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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 글은 정부의 역할 중 정책의제설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수 

많은 사회문제들 중에서 특정한 문제가 정부의제가 되어 해결해야 할 정책문제가 되는

가? Cobb & Elder(1972)는 사회문제가 사회적이슈, 공중의제, 정부의제로 형성되는 

의제설정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쟁점을 주도하는 주체(initiator)의 중요성

을 주장한 바 있다. 사회문제가 정부의제로 설정되는 과정의 다양성과 함께 정부의제

로 설정되는 주체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정책의제설정론에서 정부의제로 채택되는 

여려 유형의 장단점을 고려할 때, 시민들의 요구와 정부의 인식이 일치하는 사안이 정

부의제로 설정되는 것이 타당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원주의 이론에 기반할 경우 정책의제는 본질적 무작위성(Crenson, 

1971)으로 인해 주체의 의도와 다른 원인에 의해 무작위적 과정에 의해 결정될 수 있

으며, 엘리트주의 이론에 기반할 경우에는 무의사결정(Bachrach & Baratz, 1962)의 

형태가 나타나 시민들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정부의제의 채택 과정이 시민들의 집단이기주의의 사익에 중점을 둔 다원성의 형태로

서 경쟁의 무작위적 결과로 나타나거나, 소수의 정부엘리트의 주장 혹은 이익 추구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현실을 잘 설명해주는 이론들의 단점 중 하나인 이론의 보수성을 극복하고, 사회 

발전을 위한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들의 기대와 정부의 역할이 각각 사

회발전과 공익추구라는 공통분모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전제를 만족해야 한다. 이 연구

에서는 시민들의 사익추구와 사회적 발전이 병행할 수 있는 요인으로 산업보호와 집단

주의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내가 속한 사회 구성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경우 정부에 의해 해당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전

체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과 사회의 이익

을 중요시 하는 특성을 가진 집단주의도 이 전제를 충족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투표에 의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 정통성을 확보하며, 이때 정부는 

정책추진의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정부의 행위(정책)의 당위성은 절차적 정통성

과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와 합의에 의해서 확보되는 것이다. 이는 Easton(1965)

의 체제모형(systems theory)에서의 투입(input)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부주도의 정책

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수요와 필요와 부합한다면 보다 정당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비용의 감소와 보다 효율적인 정책형성 및 집행을 위해서 시민들의 정책

지지와 선호에 대한 파악은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부의 역할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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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지지와 선호가 공익과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라면, 선한 체제모형을 형성할 수 있다.

이 연구가 가지는 차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버넌스 이론 학자들의 경제중심적 

논의와 거시적 차원의 분석과 구별된다. 거버넌스 이론 학자들은 주로 정부의 역할을 

정부의 역할을 정부의 규모, 즉 예산, 정부지출로 보았다. 정부의 역할에 비판적인 입

장을 가진 학자들은 정부의 규모가 커질 때 정부의 채무가 증가하고 비효율성이 나타

난다고 주장하였다(Alesina & Spolaore, 1997; Alesina & Wacziarg, 1998). 반대

로 정부의 역할에 긍정적인 학자들은 정부의 규모가 커질수록 국가 경제 발전 등 긍정

적인 측면의 결과를 주장하였다(Rubinson, 1977; Ram, 1986).

이러한 거버넌스 이론의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을 논의하는 것의 단점은 분석의 수

준이 거시적이라는 점이다. 이들 학자의 논의에서 국가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거버넌스

적 측면의 변수는 법의 지배, 민주주의제도 등이어서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는 활용이 

가능하지만 특정 국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미시적 원인을 찾기는 쉽지 않다.1) 또한, 

정부의 역할을 국가의 역할과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의 역할

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책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혹은 정책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정책의제설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시민인식도 조사를 통해 미시적으로 고찰하여 보다 구체적인 이론적, 

정책적 논의로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정부의 역할을 고려함에 있어서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영향요인을 고

찰하는 것이다. 산업보호와 집단주의가 정부의 정책의제설정 과정에서의 역할에 미치

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차별점이다. 발전국가의 전통을 가진 한국과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서양의 역사와 달리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가 주도로 경제발전

이 진행되었고, 왕조의 경험, 유교와 불교의 문화, 농업 중심 산업의 특성 등에 의해서 

산업보호와 집단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기억체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역

할에 대한 기대가 서양과 차이가 있다. 

시장실패와 강대국에 의한 경제예속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논리인 ‘황금구

속복’을 입기 위해서 정부규모와 역할을 축소하고 작은 정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1) 이러한 거시지표를 모형에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의 또 다른 측면의 문제는 변수들간의 
높은 상관성이다. 이론적으로 구분되는 개념들이 계량분석 모형에 포함될 경우에는 다중공
선성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기반하는 경
우 단일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발생하는 Mono Source Bias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최종모형을 설정하였으며, 모형의 설정과 분석과정에
서 분석결과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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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일까? 실제시장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상태”(Nester, 

1997)이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이 군사력과 결합한 힘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국가들에게 자유무역을 강요하면서도 높은 관세를 유지하는 상황이다(장

하준, 2007).2) 또한, WTO에 의해서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해서 조사 및 시정조치를 

하고 있지만, 시간적 문제(심사기간), 외부환경의 문제(외교문제, 국제환경), 정치적 역

학관계(중국의 부상, 일본과의 역사/경제문제) 속에서 각 국가들은 자국에게 이익이 되

는 게임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산업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미국이 양극체제,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유지와 관련한 정책기조를 유지

하는 동안 일본과 독일의 철강산업과 자동차산업은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정책과 보호

를 받아서 성장한 사례가 있다(Nester, 1997).

이와 함께 한국과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집단주의 경향도 정부의 역할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 된다. 역사적으로 한국정부는 정책단계의 여러 측면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시민들도 조직과 집단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Hofstede(1980)의 연구에서 제시된 개인주의(individualism)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

는 것처럼 한국과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영국과 미국에 비해서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

게 나타난다. 

상술한 내용과 연구의 차별점을 바탕으로 이 글은 정부의 역할 중 특히 정책의제설

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산업보호와 집단주

의의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시민들의 인식도 조사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OLS, Ordered Logit, Logit)을 진행하였으며, 단일서베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Common Method Bias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Harman(1976)

의 single factor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에 대한 분석으로 

논의를 확장하여 한국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2) 시장주의자들의 시장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최적화될 수 있다는 주장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여러 사례를 통해서 불완전함을 확인되었다. 아담스미스(1776)가 국부론에서 주
장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한 시장경제 시스템이 실제 시장에서는 이상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Nash 균형이론에서도 각 개인의 사익추구와 이익극대
화가 반드시 최대의 효용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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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1. 정책의제설정에서의 정부의 역할

정부가 어떤 시기에 어떤 역할을 적절하게 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적시성과 적합

성의 논의와 관련하여 정정길(2002)은 ‘화학적 인과관계’ 즉, 원인이 되는 변수들이 작

용하는 것에 따라서 인과관계 전체가 변할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정책의 시기와 순서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부의 역할은 정책을 통해서 형성되고 집행되므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시기와 방법이 중요한 것이다.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상황인가의 여부, 정책이 적용되기에 적합한 상황인가의 여부 등이 이에 대한 판단기

준이 될 수 있다. 같은 정책이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이 다른 상황이라면 정책 

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또한 정책의 적합성에 따라서 정책의 효과성에 많은 차이가 나

타날 수 있다. 

정부의 적시성과 적합성이 적용될 수 있는 시작점이 사회문제를 정부의제로 채택하

는 정책의제설정 과정이다. 정책의제설정은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채택 혹은 전환되

는 과정과 정부의 행위를 말한다(Cobb & Elder, 1972). Cobb et al.(1976)은 정책

의제 설정과정을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사회문제가 공

중의제화 되고 정부의제로 선택되는 외부주도형은 언론과 시민사회 단체에 의해서 형

성된다. 정정길 외(2005)는 외부주도형은 이익집단이 발달하고 다원주의적 성격을 가

진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 동원형은 정부 내부의 정책결정자가 정책의제를 

주도하는 유형, 내부주도형은 관료들이 정책을 외부에 통제하며 주도하는 유형으로 구

분하였다. 특히, 동원형은 정부의 힘이 강하고 이익집단이 취약한 후진국, 개발도상국

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이다.

한국의 경우 발전국가의 시기에 많은 정부의제 및 정책의제가 내부주도형으로 기획

되고 집행되었다. 특히, 대규모 국토계획,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의 경제분야에서 많

이 나타났다. 이러한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경제상황이 가장 

큰 사회문제였고, 이에 대한 해결을 시민들도 열망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발도

상국 시기의 한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서 경제성장을 추진해야 했다. 이러한 특성

이 현재에도 존재하지만 많은 유형은 외부주도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Huseby(1995)는 시민들의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을 두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하나

는 정부의 책임에 관한 것으로 정부개입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지출에 대한 태도로서 정부개입의 정도를 결정한다고 보았다(박종민, 200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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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전자인 정부의 책임과 개입의 범위에 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국가별 차이에 따라서 정책의제 설정과정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의제를 채택하

는 주체는 정부이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이 글에서는 정부의 역

할을 ‘정책의제를 형성하는 주체로서의 역할’로 보고자 한다. 

정책의제설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변화할 수도 있다. 최근에 나타난 복지 수요의 

증가3)에 따른 정부의 재정적 문제는 단순히 그리스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재정적 위기에 대한 세금부담의 증가는 시민들의 정부 역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증

가시킬 수 있다(Borre & Scarbrough, 1998). 발전국가의 전통을 가진 국가라도 하

더라도 경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세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면 시민들의 정부 

역할에 대한 회의적 인식이 증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정부 역할의 적합성의 측면에서도 논의가 가능하다. 영국, 미국 등의 

국가의 경우 정부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를 정부의 역할로 보았다. La Porta et 

al.(1999)는 좋은 정부에 대한 정의를 자본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부로 보면서 정

부의 성과를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요소로 구분하고 있다. 경제적 이론의 관점에서는 

경제활동의 범위의 확대, 수용가능한 좋은 제도가 전제될 때 정부의 성과가 향상될 것

이라고 보고 있다. 정치 문화적 이론에서는 국가의 특징을 중심으로 사회에서 정치적 

다양성(사회, 인종, 계급 등) 혹은 다른 이익들이 정부의 성과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보

고 있다. 또 다른 측면은 법적 체제와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데, 법이 국가경제의 궁극

적 통제의 표현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이론의 관점에서는 종

교적 관점 즉, 기독교, 이슬람 등의 요인이 국가의 제도발전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의 요구에 대해서 정부는 우선순위와 적시성, 적합성 그리고 공

익성, 소망성, 실현가능성(정정길 외, 2005)의 기준에 따라서 정부의제를 설정하고, 정

책대안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적 맥락을 고려할 수 있는 요인으

로서 산업보호와 집단주의의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산업보호와 집단주의에 대한 논의

에 앞서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개인적 이익추구인지, 아니면 사회적 이익추구인지

의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만일, 시민들이 바라는 산업보호와 집단주의

가 개인적 이익추구라면 이에 기반한 정책의제설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당위성

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박종민⋅조인영(2010)은 한국이 민주주주의 공고화 속에서 서양과는 다른 복지국가 모델을 
정립하고 이에 맞는 정부역할의 정립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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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의 인식과 합리적 사익

각 사회마다 다양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실적 제약(정보부족, 관료제의 문제, 부

패 등)이 있지만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개발도상

국 단계에서 정부가 적시성과 적합성을 가지고 국가발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아시아의 발전국가 모델에 적용해 볼 때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지

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정부 관료들의 질적 수준(전문성, 공직의식, 반부패의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사를 판단하여 이를 정책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정부 역할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예산의 분배순위를 도출하

려는 과정에 시민들의 정책우선순위에 대한 의사를 파악하여 반영하는 것은 시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지방자치의 측면에서는 지방정부에 의한 분

권적인 공공재 공급이 중앙정부에 의한 집권적이고 일괄적인 공공재 공급보다 주민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김동건⋅원윤희, 2012). 또한, 주민의 선호와 지

방자치단체장의 정책선호 차이가 적을수록 자치단체장의 리더십도 성공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이승종, 1998).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이 시

민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물론 정책이해도는 교육수준, 수입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정책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선호를 가지게 된다(Delli Carpini & 

Keeter, 1997; Zaller, 1986).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직/간접적 경험을 통한 적응과정

을 통해서 정부에 대한 협조가 이뤄진다면 정부정책에 대한 성과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최연태, 박상인, 2011).

이러한 시민의 관점은 Hall & Sockice(2001)의 지배구조/경영전략, 요소, 요소+

지배구조, 관련산업 및 지원, Porter(1990)의 국가경쟁력 개념에 대한 다이아몬드 

모델(요소조건, 수요조건, 기업전략/조직, 관련 및 지원산업), Woo cumings(1999)가 

구분한 중상/민족주의, 금융정책수단, 관료제(유능, 청렴), 대기업, 권위주의, 냉전상황 

등의 분류기준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히, Porter(1990)의 유형분류의 약점은 정

부의 역할을 보조적인 것으로 파악하면서 동아시아 국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역할은 공익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하며,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적절한 

정책을 형성 및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에

서 가정하는 개인의 이익추구 관점에서 본다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부가 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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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이 반드시 시민을 위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각 시민은 자신에게 이

익이 되는 것만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 논의되는 합리적 선택모형

(Rational Choice Theory)에서는 각 개인을 합리적 경제인으로 가정하고 있지만 시

민들의 합리적 선택과 기대가 반드시 개인의 물질적 이익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 각 개인의 선택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만 집중된 것일 수도 있지만, 개인

의 이익을 넘어서 사회전체의 이익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 Lane(1995)의 유형화에 따

르면 시민들의 합리적 선택에 따른 사익추구는 Ⅰ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세 가

지 영역이 더 존재하므로 공공선택의 사익 개념에 집합적 이익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

다(Lane, 1995). 즉, 개인적 이기심과 사회적 이익은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다

(Ostrom, 1971). 시민들의 선호의 특징은 사적재화에 대한 것보다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분야에 대해서 자기이익적 성향이 낮은 것(Lewinsohn-Zamir & Daphna, 

1988)으로 나타나기도 했다(이현국, 2013 재인용). 

Ⅰ영역이 아닌 경우 즉, 사회적 이익이 고려되는 경우를 구분할 수 있다면, 시민들

의 인식의 긍정적 측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이 정부에게 바라

는 정책의제설정에서의 역할은 단순히 사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와 구분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이익은 공익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공

익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원주의, 절대주의, 상대주의, 공리주의 등 여러 철학적 근거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서 공익도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사회적 이익의 증가 총량에 초

점을 둔다면 공리주의의 기반에서는 공익이 향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

만, 절대주의의 관점에서는 단순한 사회적 이익의 증가보다도 그 과정의 정당성과 개

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가 등의 다양한 절대적 기준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공익의 

향상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4)

공익에 대한 관점에서도 공익실체설과 공익과정설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공익실체설

4) 관련한 논의는 Sandel(2010)의 공리주의와 절대주의의 논쟁 부분을 통해 잘 나타나 있다. 
Sandel(2010)은 절대주의의 가치에 기반한 결정이 정의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적 이익 사회적 이익

이기심(selfish) Ⅰ Ⅱ

대리적이익

(vicarious interest)
Ⅲ Ⅳ

출처: Lane(1995, p. 210)

<표 1> 합리적 사익의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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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공익이 인식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리주의에 기반한 효용극대화, 절대주의

에 기반한 도덕적 절대가치와 함께 사회구성원 사이에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공통의 이

익을 공익이라고 보는 것이다(정정길 외, 2019). 공익과정설에서는 다수의 이익들이 

조정되고 타협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균형상태(equilibrium)가 공익이라고 본다. 과정

에서의 절차적 합리성이 중요시되며, 공무원의 역할도 갈등의 조정자로 보는 특성이 

있다(정정길 외, 2019).

Lane(1995)의 유형 분류를 공익실체설 혹은 공익과정설의 어느 입장에 기반해있다

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글에서는 Lane(1995)의 합리적 사익을 개인의 이익

추구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적 이익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공익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으

로 보고자 한다. 즉, 다음 장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산업보호와 집단주의가 개인의 이

익에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닌 사회적 이익을 추구한다면 최소한의 공익을 추구하는 것

으로 보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산업보호와 집단주의가 정책의제설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3. 산업보호

외교, 국방, 치안 분야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유지되는 데 필수적인 정

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는 복지, 교육 분야에 

비해서 낮은 상황이다(Sears & Jack, 1982). 이러한 연구 결과는 외교, 국방, 치안 분

야에서의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라기 보다는 시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인 정부정책에 대해서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다(Beck 

et al., 1987; 조인영⋅김태일, 2008; 이현국, 2013). 

산업보호는 외교, 경제의 영역이 모두 필요한 복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산업보호

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정부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보호의 주체는 

정부이므로 정부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 경우는 산업보호가 시장의 역할에 의해서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 문제를 정부의제로 채택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Rodrik, 2008).

정부의 산업보호는 정부에 의한, 보다 엄밀히 말하면 정부 엘리트의 권위(Hood, 

1986)에 의한 집행 혹은 유도(Bardach, 1980; McDonnel & Elmore, 1987), 강제

성의 차원(Diern & Phidd, 1983; Vedung, 1998; 전영한, 2007a, 2007b)으로 구분

될 수 있으며, 정부의 여러 역할 중에서 하나이다. 정부는 특정 조건과 상황에서 최선

의 선택을 통해서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정을 해야 하며, 시민이 요구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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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시성과 적합성의 기준에 근거하여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Salamon(2002)은 발전국가의 단계를 지난 성숙단계의 국가들의 경우에 신국정관

리적 정책수행 즉, 민간의 역할을 활용한 경우가 많아진다고 보았다. 하지만, 발전국가

의 전통을 가진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민간부분의 역할은 정부에 비해서 적었으며, 

국가주도의 발전국가 모형을 통해 산업화를 이뤄왔다. 물론 아시아의 발전국가 모델이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발전국가 모델은 국가가 보조금 등을 통한 가격왜

곡, 노동력, 임금 등과 관련한 부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Amsden, 1992)으로 

시장주의자의 시각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아시아의 경제위기에 대한 해석

에 있어서도 원인을 국가주도의 발전국가모형의 시장왜곡과 개입에 있다고 보는 학자

들5)도 있다.

하지만, 정부의 능력부재, 부패가능성을 비판했던 Rodrik(2008)도 시장의 역할만을 

믿고 정부가 외부효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며, Nester(1997)도 

미국의 경우에도 자국 내 산업부분에 대한 포괄적 산업보호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정부실패의 부정적 측면이 존재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의 자국 산업보호정책의 

필요성6)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국가의 발전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한다. 중요한 정책역할과 발

전과정 혹은 아직 발전을 이룩해야 할 국가들과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에

서 정부의 역할은 동일하지 않은 것이다. 아시아적 발전국가 모형이 요소투입의 증가

에 의존하여 효율성 향상과 기술발전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위기가 있을 것이라는 

Krugman(1994)의 주장이 있다. 아시아 경제위기와 맞물리면서 이 주장은 설득력을 

얻었지만 여전히 발전국가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국

가들은 선진국에 의한 ‘사다리 걷어차기 현상’(장하준, 2004)에 발전국가 모델을 통해

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7) 즉, 산업보호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단순히 자국 

산업을 보호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5) Krugman(1994)도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에 앞서서 발전국가 전통을 가진 아시아 국가들
이 미국처럼 “기술발전을 통한 요소생산성 향상”이 아니며(일본은 예외적), 경제성장을 위해
서 자유권을 제한하고 국가개입을 하고 있는 점, 서방국가들과 같은 수준의 효율성을 달성
하지 못하고 과거에 비해 더딘 속도의 성장을 이유로 들어서 아시아의 기적을 “신화(Myth)”
로 설명하고 있다.

6) 발전국가 모델에서 정부가 하는 역할은 은행통제를 통한 이자율 등의 조정, 산업보호를 위
한 규모의 경제와 대기업육성, 독점방지를 위한 시장가격 조정, 자본유출방지를 위한 송금규
제 등의 방식이었다(Amsden, 1992). 

7) Cumings(1982)는 아시아 지역의 발전국가 모델은 중상/민족주의, 금융정책수단, 관료제(청
렴성과 책임성), 대기업, 권위주의, 냉전의 요소와 함께 발달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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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중 하나로서 기능할 수 있다.

발전국가 모델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지만 아시아의 상황에서 발전국가 모

델은 강한국가(Fukuyama, 2005)8)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중의 하나에 해당한

다. 특히 유교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에서 국민/시민들의 협력이 국가주

도로 가능했으며 발전단계에서 이러한 요소투입은 가장 기본적인 발전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9) 정부가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결정하고 이를 적절한 시기에 좋은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것이다.10)

발전국가의 전통과 특성을 가진 국가들에서 산업보호는 주로 정부 특히 정부관료/

엘리트에 의해서 하향식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산업보호라는 정부정책의 목

표가 공공의 이익 증진에 있다는 점은 정책목표라고 볼 수 있지만, 시민들에게도 적절

한 정부의 역할로 인식되고 있는가의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 시민들이 정부의 역할로 

인식할 경우 정부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것으로 정부의 산업정책(보호정책)이 

정당성과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시민들의 산업보호에 대한 요구는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이익에 국한하지 않는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산업보호의 대상은 

나뿐만 아니라 보호를 하지 않을 경우에 외부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회구성원

이 되기 때문이다.

상술한 산업보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불완전성, 아담스

미스(1776)가 국부론에서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한 시장경제 시

스템이 실제 시장에서 이상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상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은 시장실패에 대한 보완 주체를 정부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적 

장치로서 헌법 등의 법률과 사회계약설 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시장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이익의 감소는 Ostrom(1990)의 공유지의 

8) 후쿠야마(2005)의 강한 국가의 세부 조건 첫째, 국가조직의 설계 및 관리가 잘되어야 하고, 
둘째, 거기에 맞는 정치체계를 갖추는 것, 셋째, 합법성을 갖추는 것, 넷째, 사회문화적 여건
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각 국가별로 각기 다른 모델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체
제 자체에도 다양성이 존재한다.

9) 서양의 발전시기에서 농노와 농노의 이탈에 의한 상인계급의 형성, 국가체제의 형성과정에
서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려고 했던 것은 국가형성 이전에 영주에 의한 수탈에 거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차하순, 2010). 아시아의 경우 국가와 리더는 위민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국민에 의한 행정을 하지는 못했지만 국민을 위한 행정은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가치였다.

10) Koo(2010)는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이 과거 발전적 중상주의(Mercantilism)에서 발전적 자
유주의(Liberalism)로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한 바 있다. 이는 과거의 발전적 중상주의 모델
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현재에 필요한 것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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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회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민들이 

특정 산업분야의 피해로 발생할 수 있는 구성원의 피해를 고려하여 산업보호가 필요하

다고 인식하는 것은 사회적 이익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시민들의 

산업보호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이익의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시민들의 

인식이 정부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시장실패의 사회문제를 정부의제로 

선택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의제설정에서의 역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술한 논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 1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시민들의 산업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정책의제설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증가할 것이다.

4. 집단주의

정태연(2010)은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의 형성원인을 역사적인 분석을 통해서 제시

하였다. 한국의 집단주의적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Hofstede의 최근 

연구결과에서도 한국의 개인주의 지표는 18점(100점만점)으로, 미국의 91점과 큰 차

이가 있다.11) 아시아 국가들(일본 46점, 중국 20점, 베트남 20점)은 일반적으로 점수

가 낮아서, 집단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집단주의의 특성은 한국의 산업발전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Amsden(1992)

은 한국의 발전과정에서 해외기술 이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공정과정의 기술

자들이 모두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이 성공적인 

해외기술의 “Learner”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정규교육과 해외기술원조에 많은 투자

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

아가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는 기대가 정부와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었으며, 이

러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의 이러한 기대가 정

부 차원의 개인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국가에 대한 개

인의 역할이 집단주의(collectivism)로 나타날 수 있다고 Amsden(1992)는 주장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집합, 집단주의가 모든 세대와 시기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

다. 박희봉⋅이희창(2006)은 한⋅중⋅일 3국의 시민의식을 비교 연구하면서, 한국은 

중국⋅일본에 비해 세대별로 정치이데올로기의 경향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집단

11) Hofstede Insights. https://www.hofstede-insights.com/product/compare-countries/



정책의제설정에서의 정부의 역할: 산업보호와 집단주의가 미치는 영향 191

가치는 고연령 집단일수록 높고, 탈물질 가치와 평등가치는 고연령 집단일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환경과 전통을 공유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인식격차가 존재한

다. 한국사회는 서유럽과 유사하게 전쟁을 거친 세대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식민통

치, 군부독재정치, 급격한 경제성장과 경제위기 등 환경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

서 세대 간 경험한 환경의 차이가 크며 이에 따라 정치적 정향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

다(이정복, 1981; 한배호⋅어수영, 1987).

최항순⋅송용찬(2011)의 정치적 가치의 세대 간 인식 격차에 대한 연구에서는 24

세 이하집단보다 이후 집단이 보수적 정치성향을 갖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차이

의 원인을 사회현상에 대한 직접경험의 차이에서 기인하기도 하고, 젊은 계층의 사회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도 해석하였다. 하지만, 정치세대와 이념성향에 관한 연구를 보

면, 정치사회화 이론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황아란(2009)은 민주화 세대를 민주

화 투쟁세대와 성취세대로 구분하면서, 특이한 것은 민주화 성취세대가 다른 어떤 세

대보다 진보적이고 정치적 참여성향이 많으나 제17대 대선에서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 

모든 정치세대에 공통된 현상인 보수적 사회분위기가 이념성향에 미친 기간 효과가 나

타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치적 가치에도 집단적 가치가 개입되며, 각 개인의 성향이 

정치부문(입법과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한국의 집단주의적 성향은 서양에 비해서 분명히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각 개인별로 편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집단주의의 주요한 특징

에 따라서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 하고,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더라도 공동체의 이익

과 연결된다는 특성도 존재한다. 특히, 집단주의의 특성은 정치적 가치에 대한 요구와 

정부의 역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주의적 가치가 커질수록 정부에 

대한 역할 기대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주의 집단주의

의사결정 및 

행동의 가치

독립적, 자율성, 자기의존, 경쟁, 

창의성, 자기확신, 독창성

상호의존, 집단의무, 관계성, 집단

규칙, 존경심, 겸손, 의존, 자기희

생, 전통중시, 협동

지역 서구유럽, 북미, 호주, 이태리 등 아르헨티나, 일본, 중국, 한국 등

자료: 박선영(2016)의 48페이지의 표를 요약정리한 것임

<표 2>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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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연(2010)은 집단주의의 성격을 서구의 개인주의에 대한 반대적 개념으로 이해

하려는 측면을 제시했다. Triandis(1995)가 제시한 것처럼 서구의 개인주의에 비해서 

집단주의에서는 개인의 사익과 집단의 이익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개인의 사익을 

희생하여 집단을 우선시하는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규석(2009)는 개인의 사익을 

희생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익을 이해관계가 맞는 다른 개인과 연합을 구성하

여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고, 이를 공동체적 집단주의로 보기도 하였다.

위의 표 2처럼 박선영(2016)이 정리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특성도 정태연(2010)

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집단주의에서 나타나는 의사결정과 행동의 가치에서 나

타나는 상호의존성과 집단에 대한 개인의 의무, 자기희생, 협동의 개념은 개인주의의 

특성과 구분된다. 이러한 특성은 집단주의가 Lane이 제시한 Ⅰ영역의 개인적이익과 이

기심의 영역과 구분되는 가치임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을 복지의 측면과 경제의 측면으로 구분하고 정부의 역할에 대한 한국

인의 인식을 조사한 박종민⋅왕재선(2004)의 연구에서는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에 개

인주의적 문화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즉, 전통적 의미의 가족주의, 집단주의 문화

가 해체되고 개인주의적 문화가 형성되면서 정부의 역할과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

다는 것이다. 

집단주의가 개인적 이익보다는 사회적 이익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점과 이 연구

결과는 깊은 관련성이 있다. 즉, 개인주의적 문화의 반대적 개념으로서 집단주의에 대

한 선호가 높은 시민의 경우에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증가할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이익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정책의제설

정, 정책결정 및 집행의 정책전반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술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 2를 설정하였다.

가설 2: 집단주의에 대한 선호가 강할수록 정책의제설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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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및 방법론

1. 데이터 및 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할 데이터는 동아시아 각 국가에 대해 실시한 시민인식조사

(Asia Barometer Survey)를 사용할 것이다. 설문조사는 각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

만 2011∼2012년에 실시되었으며, 데이터는 2013년에 공개 되었다. 설문내용은 주

제와 순서에 따라서 구조화되어 있으며, 사회경제적 변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변수

는 리커트 5점 척도 혹은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2012년에 설문조

사가 실시되었으며, 지역,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하여 총 1212명에 대해서 설문이 

진행되었다. 이 중에서 결측치를 제외하고 총 977명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1:1 직접 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변수 지표 척도

종속변수
정부의 

역할

중요 이슈에 대해서 정부가 사회에서 논의되어야 

할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4

독립변수

산업보호

우리는 수입품의 제한을 통해서 우리의 농부, 노동

자를 보호해야한다.
1-4

수입품은 우리의 지역 공동체를 해치고 있다. 1-4

집단주의

개인보다 가족 이익이 우선한다.

개인보다 집단 이익이 우선한다.

개인보다 국가의 이익이 우선한다.

개인의 현재 이익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장기적 관

계가 우선한다.

다른 사람의 장기적 이익이 우선한다.

1-4

통

제

변

수

정부

요인

정부

부응성

정부가 시민들이 원하는 바에 대해 얼마나 잘 부응

하는가.
1-4

정부신뢰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는가. 1-4

법의 지배
정부에 의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1-4

사회

구조

요인

거버넌스
사람들이 두려움없이 말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두려움없이 조직에 참여할 수 있는가.
1-4

사회신뢰 일반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1-4

<표 3> 변수와 지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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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는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서 “중요 

이슈에 대해서 정부가 사회에서 논의되어야 할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설문

문항을 사용하였다. 정부가 하는 많은 역할 중에서 사회적으로 논의가 될 중요한 사안

에 대한 결정의 역할에 초점을 둔 것이다. Huseby(1998)는 정부의 역할과 범위에 대

해서 정부의 개입범위와 정부지출에 대한 태도로 시민의 인식을 구분한 바 있다. 이 

글에서 측정한 정부의 역할은 특정 사안에 대한 공중의제와 정책의제의 결정이며, 이

는 정부가 사회문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는가의 여부와도 관련이 있다. 

물론,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관점에서 정의를 하고 변수화하여 연구를 진행하

였다면 다차원적인 해석이 가능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서 다루고 있지 않아 제약

이 존재한다. 하지만, 기존의 여러 연구와 달리 이 연구에서는 정부의 역할 중 정책의

제설정과정에서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물론, 정책의

제설정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세분화하고, 복수의 문항으로 측정하지 못한 것은 연구

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독립변수는 산업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입품의 

제한을 통해서 우리의 농부, 노동자를 보호해야한다”와 “수입품은 우리의 지역 공동체

를 해치고 있다.”의 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정부가 자국 내의 산업을 보호하는 방법

은 여러 가지이다. 특정 산업 부분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도 있고, 관세부과를 하는 방

법도 있다. 이 중에서 시민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의미로 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확인하

는 방법이 수입품의 제한이라는 무역정책이다. 자국 내 농업부분과 일반 노동자를 보

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정책의 대표적인 방법이 특정 수입품을 제한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조금, 관세 등의 방식은 WTO 무역협정에 의해 문제가 되므로 

정부가 실시할 수 없는 정책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과 함께 시민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느낄 수 있는 설문을 활용하였다.

집단주의는 개인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가족, 집단, 국가의 

변수 지표 척도

인구통계학적

변수

성별(D) 남, 여 1(남), 0(여)

나이 나이 1-4

교육수준

초등중퇴, 초등졸업, 중등중퇴, 중등졸업, 기술고등

중퇴, 고등중퇴, 기술/고등졸업, 대학 중퇴,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1-10

소득수준
0-5500($), 5501-10000, 10000-20000, 

20000-40000, 40000이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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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성향을 나타낸다. 개인의 즉각적인 이익보다는 보다 장기적이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정부 중심의 발전을 이룩한 아시아 여러 

국가들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보다 폭넓고 적극적인 역할을 경험하였다. 또한 유교

문화의 가르침에서 개인의 국가를 위한 역할을 강조하는 것도 이와 맥이 닿아있다. 집

단주의의 측정은 “개인보다 가족 이익이 우선한다. 개인보다 집단 이익이 우선한다. 개

인보다 국가의 이익이 우선한다. 개인의 현재 이익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장기적 관계

가 우선한다. 다른 사람의 장기적 이익이 우선한다.”의 다섯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는 Triandis(1995), 정태연(2010), 한규석(2009), 박선영(2016)이 제시한 집단주의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다음의 변수들은 정책의제설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로

서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고려하고 있다. 산업보호와 집단주의를 핵심 독립변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변수들의 영향은 정부의 역할에 매우 중요한 요소들

이 된다.

정부부응성은 시민들의 기대와 원하는 바에 대해서 정부가 잘 부응하여 정책을 형

성 및 집행하는 것이다. Binzer Hobolt & Klemmensen(2008)은 정부부응성을 민주

주의적 시스템 하에서 정부가 시민의 선호와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하

였다. Besley & Burgess(2001)는 정부의 부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치경제

학적 요소들을 제시하면서, 언론의 역할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정부가 잘 부응한다면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

이다. 이 글에서는 “정부가 시민들이 원하는 바에 대해 얼마나 잘 부응하는가”로 측정

한 설문문항을 사용하고자 한다.

법의 지배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로서 특히 정부의 운영이 민주적 절차와 근거인 

법의 운영원리에 따라서 집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Diamond(1994, 2015)는 실제적 

민주주의의 운영원리로서 법의 지배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정부가 

법의 지배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하는가의 여부로서 “정부에 이해 부유

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로 측정한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법

의 지배의 핵심원리 중 하나는 모든 시민이 법에서 정한 권리를 정부에 의해서 보호받

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적 거버넌스는 Norris(2010)가 제시했던 민주주의의 지표로 Freedom House

의 지표와 정치적 안정성, 인권, 언론의 자유, 법의 지배 등, Park(2009)은 시민들의 

민주주의원칙에 대한지지, 민주주의 성과에 대한지지, 정치기구에 대한지지, 권위주의 

레짐에 대한 반대의 정도, 선거경쟁 등에 기반하였다. 거버넌스의 여러 조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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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를 형성하고, 표현하고,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자유는 매우 중요한 요인(Dahl, 

1997)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와 두려움 

없이 조직에 참여할 수 있는 집단형성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정부신뢰는 “정부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가에 따른 사람들의 규범적 기대(Miller, 

1974)”, “정부의 성과와 책임성의 역할에 대한 기대(Barber, 1983)” 등으로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취하는 긍정적 기대나 지지(손호중, 

2005)”,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적, 감정적 경향(조기숙, 남지현, 2007)”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민들에 대한 서베이를 바탕으로 정부신뢰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는가”로 측정하고 있다. 정부신뢰를 측정하는 방식과 마

찬가지로 사회신뢰도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에서 사용한 문항을 사용하

였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부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 요소가 된다. 시민들

이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실현되는 긍정적 경험과 감정이 정부신뢰를 형성하게 되며, 

이 요인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사회신뢰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자산이다(이숙종 외, 2009). 사회신

뢰는 대인신뢰와 단체에 대한 신뢰과정을 통해서 정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Rose & Mishler, 2001). Brehm & Rahn(1997)은 사회자본 구성요소 중

에서도 대인신뢰, 시민참여, 정부확신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신뢰를 측정

하는 방식으로 대인신뢰의 개념을 사용하고자 하며, “대인을 얼마나 신뢰하는

가”(World Value Survey)에 대한 동의로 측정하고자 한다. 사회신뢰의 개념은 정부의 

역할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다. 사회신뢰가 대인에 대한 신뢰라는 점

에서 이는 정부 구성원에 대한 신뢰와 연관성을 가진다. 즉, 일반적인 대인신뢰가 높

다면 정부 구성원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 구성원이 속한 정

부의 역할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신뢰는 높지만 정부신뢰는 낮

은 경우에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정부보다는 사회의 각 주체에게 더 바랄 수 있다는 점

에서 정부의 역할을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소득수준변수는 정부의 세금부과와 관련되어 보다 많은 소득을 얻는 계층일수록 정

부의 역할에 부정적일 수 있다(Beck et al., 1987). 반면에 저소득계층, 사회적 약자 

등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므로 정부의 지원과 정부의 역할을 유사하게 인

식하여 보다 많은 역할을 바랄 것이다(Benton & Daly, 1992). 고소득층은 공적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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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보다 보장이 좋은 사적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정부

의 역할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중요성을 낮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연령변수와

도 연관된다. 나이가 많은 경우 정부의 복지와 정부 서비스에 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수준 변수도 연관이 있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소득 

계층일 확률이 높으므로 유사한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박종민⋅왕재선, 

2004).

2. 분석방법

1)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OLS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를 GLM (Generalized 

Linear Model)의 결과와 비교하여 결과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Wooldridge, 

2009; Greene, 2002). 분석결과가 안정적(robustness)으로 나타나는 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종속변수의 응답을 매우그렇다와 그렇다를 1로 매우그렇지않다와 그렇지않다를 

0으로 코딩하여, Logit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의 서열형 특

성을 고려하여 서열로짓분석(Ordered Logit Regression)결과를 함께 비교하여

(Hanushek & Jackson, 2013), 분석결과의 강건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12) 본 연

구의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정책의제설정에서의정부의역할

   산업보호  집단주의  정부부응성  민주적거버넌스 

  법의지배   정부신뢰  사회신뢰  성별  나이 

 교육수준  소득수준 

 

2) 동일방법편의와 누락변수편의

단일 설문지를 기반으로 한 분석의 경우 응답자의 비관측편의(Common Method 

12) 서열로짓분석에 있어서 종속변수의 범주에 대한 평행선 가정의 만족 여부에 따라서 서열로
짓분석(ordered logit regression)과 일반화된 서열로짓분석(generalized ordered logit 
regression)을 모형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Savolainen et al., 2011; Williams, 
2006; 조자영,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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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s: CMB)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형태의 자료를 사용하거나, 주관설문응답과 객관설문응답을 병행 사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지만, 기 종료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에서 이러한 대안을 고려하

는 것은 제약이 있다. 다만, 단일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관측편의(CMB) 

문제를 검토하고,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Harman의 

분석방법(Single factor analysis)을 적용하고 있다(Harman, 1976). 실제로 여러 연

구들이 이 방법을 활용하여 이 문제를 검토하였다(Jung, 2013; Podsakoff et al., 

2003 외 다수). 이 연구에서는 Harman의 single factor analysis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은 한 요인으로 형성되지 않았으며, Harman

의 기준에 따라서도 가장 높은 설명요인이 46%로 기준인 50%를 넘지 않았다. 여러 연

구에서 동일방법편의의 문제에 대해서 Harman의 분석방법을 활용하고는 있지만 분석

결과에 대한 불완전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학자(Podsakoff et al., 2003)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일방법편의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

한적인 상황에서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다차원적 설문의 도입과 시뮬레이션 등

의 방법을 도입하여 동일방법편의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연구의 함의와 한

계가 공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누락변수편의(Omitted Variable Bias)는 종속변수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누락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다. 이 경우 누락변수와 오차항 간의 상관관

계가 없다는 회귀분석의 일반가정을 만족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에는 Ramsey(1969)의 RESET(regression equation specification error test)를 

활용하여, 누락변수편의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분석모델에 대해서 회귀

분석을 실시한 후 Ramsey의 RESET test를 실시한 결과 F(3, 962) 값은 1.19였다. 

prob > F=0.3113으로 나타나 연구 모형에 누락변수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므로, 연구모형의 누락변수편의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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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량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Cronbach’s α

정부의 역할 977 2.6561 0.7441 1 4

산업보호 977 4.5875 1.3170 2 8 0.7348

집단주의 977 10.2538 2.3494 5 19 0.7570

정부부응성 977 2.8045 0.6479 1 4 .

민주적 거버넌스 977 4.7625 1.2982 2 8 0.8086

법의 지배 977 2.9744 0.7895 1 4 .

정부신뢰 977 3.0368 0.7360 1 4 .

사회신뢰 977 2.3153 0.6296 1 4 .

성별(남자=1, 여자=0) 977 0.5148 0.5000 0 1 .

교육(대학=1, 대학이하=0) 977 0.4555 0.4983 0 1 .

나이 977 44.9345 13.8951 19 82 .

소득수준 977 2.7482 1.3206 1 5 .

<표 4> 기초통계량

기초통계량을 분석한 위의 표 4에서 한국 국민들의 정책의제설정에서의 정부의 역

할에 대한 인식은 1∼4점의 리커트 척도에서 평균 2.6561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정

부의 역할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인식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보호는 평균 

4.5875로 나타났으며, 10.2538로 나타나 평균 이상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그림 1은 주요변수의 분포도를 나타낸 것이다. 정규분포를 띄고 있고 왜도와 첨도

가 정부의 역할의 경우 0.1657, 2.5022, 산업보호의 경우 0.3228, 2.7406, 집단주의

의 경우 0.1234, 3.0538으로 OLS 회귀분석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

다. 기초통계량의 평균값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정부의 역할과 산업보호에 대

한 시민들의 인식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슈에 대

해서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긍정적 인식이 크게 나타났지만 산업보호에 대해서는 부

정적 인식이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분석모형의 다중공선성(VIF) 테스트 결과는 1.17

로 분석되어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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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요변수의 분포도(한국)

 

2. 회귀분석결과

<표 5> 회귀분석결과13)

정부의 역할

OLS(1) OLS(2) OLS(3)
OLS(std. 

beta)

산업보호 0.0782*** 0.0693*** 0.1227***

(0.0179) (0.0178)

집단주의 0.0314*** 0.0213** 0.0672**

(0.0101) (0.0100)

정부부응성 0.0992*** 0.0863***

(0.0373)

민주적 거버넌스 0.1052*** 0.1831***

(0.0186)

법의지배 0.1453*** 0.1541***

(0.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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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호와 집단주의가 정책의제설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이 안정적인

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변수를 추가하였다. 두 변수 모두 종속변수

에 미치는 영향은 안정적이었다. 

전체모형의 표준화된 β값을 기준으로 해석하면, 산업보호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일

수록 정책의제설정에서의 정부의 역할 인식이 증가(0.1227***)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보호의 Overall Effect 결과를 보면 정부의 산업보호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

각하는 그룹일수록 정책의제설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보다 더 필요하다는 응

답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매우 그렇다 그룹의 경우 다른 모든 통제변수들이 일

정할 때 정부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을 2.9087이라고 응답하지만 전혀그렇지 않다 그

룹의 경우는 2.5361로 차이가 있었다. 

13) GLM (Generalized Linear Model)에서도 Coefficient 값 및 유의미성에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정부의 역할

OLS(1) OLS(2) OLS(3)
OLS(std. 

beta)

정부신뢰 0.0407 0.0403

(0.0326)

사회신뢰 0.0029 0.0025

(0.0374)

성별 0.0006 0.0004

(0.0463)

교육수준 0.0692 0.0463

(0.0538)

나이 0.0007 0.0134

(0.0019)

소득수준 0.0026 0.0047

(0.0186)

Constant 2.297*** 2.334*** 0.708*** 1.020***

(0.0855) (0.106) (0.238) (0.227)

Observations 977 977 977 977

R-squared 0.0192 0.0098 0.1223 0.1223

Adj R-squared 0.0182 0.0088 0.1123 0.1123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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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주의에 대해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전체모형의 표준화된 β값을 기준으

로 해석하면, 집단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정책의제설정에서의 정부의 역

할 인식이 증가(0.0672***)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다른 변수들에 비해서 종속변

수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지만, 의미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에 대한 인식인 정부부응성, 법의지배 등의 변수가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에서 이들 변수를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값이 도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룹 Margin Std. Err. t P>t
[95% Confidence 

Interval]

2 2.5361 0.0846 29.96 0.000 2.3700 2.7022

3 2.5136 0.0782 32.15 0.000 2.3602 2.6670

4 2.6354 0.0383 68.87 0.000 2.5603 2.7105

5 2.5833 0.0479 53.98 0.000 2.4894 2.6773

6 2.8248 0.0495 57.05 0.000 2.7276 2.9220

7 2.7422 0.1637 16.75 0.000 2.4210 3.0634

8 2.9087 0.1411 20.61 0.000 2.6318 3.1857

<표 6> 산업보호 Marginal Effect

그룹 Margin Std. Err. t P>t
[95% Confidence 

Interval]

5 2.6011 0.1471 17.68 0.000 2.3124 2.8898

6 2.6835 0.1394 19.25 0.000 2.4099 2.9570

7 2.5964 0.0943 27.52 0.000 2.4112 2.7815

8 2.6206 0.0734 35.68 0.000 2.4765 2.7648

9 2.6141 0.0562 46.53 0.000 2.5038 2.7243

10 2.6157 0.0497 52.58 0.000 2.5181 2.7133

11 2.6001 0.0566 45.91 0.000 2.4890 2.7112

12 2.7927 0.0657 42.52 0.000 2.6638 2.9216

13 2.7125 0.0926 29.29 0.000 2.5308 2.8942

14 2.8480 0.1142 24.93 0.000 2.6239 3.0722

15 2.7501 0.1370 20.08 0.000 2.4813 3.0190

16 2.6817 0.2886 9.29 0.000 2.1153 3.2481

17 2.7037 0.2518 10.74 0.000 2.2095 3.1979

<표 7> 집단주의의 Marginal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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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주의의 Overall Effect 결과를 보면 보다 집단주의적 성향을 가진 그룹일수록 

정책의제설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보다 더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집단주의적 성향이 가장 높은 집단의 경우에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2.6645

의 값이 나타났지만, 집단주의적 성향이 가장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2.6011으로 분석

되었다. 

정부의 부응성은 산업보호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역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의 크기(0.0863***)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정부가 시민들이 원하는 바에 대해

서 잘 부응할수록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하는 것이다. 

민주적 거버넌스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

기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어떤 조직에도 두려움 없이 가입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거버넌스의 질이 좋을수록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0.1831***)도 높아졌다. 이는 시

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과 행동이 용인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을 때 시민들이 기대하는 정부에 대한 역

할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법의지배의 경우에도 국가위기 상황에서도 정부가 법에 따를 경우에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0.1541***)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가 특정 시기에 법을 위협

하거나 무시한다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시민들은 동의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레짐과도 연관성이 있다. 권위주의 정부에 비해서 법의 지배하에 삼권분립이 

유지되는 민주주의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역할기대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신뢰와 사회신뢰는 정부의 역할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성별, 나이, 교육수준, 소득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한 변수에서도 유의미한 영

향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룹 Margin Std. Err. t P>t
[95% Confidence 

Interval]

18 2.9230 0.3635 8.04 0.000 2.2097 3.6363

19 2.6645 0.7085 3.76 0.000 1.2740 4.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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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형의 강건성확인

정부의 역할 (odds ratio)

Ordered Logit (1) Logit (2)

산업보호 1.2236*** 1.2510***

(0.0602) (0.0695)

집단주의 1.0573** 1.0759**

(0.0291) (0.0336)

정부부응성 1.3084*** 1.1742

(0.1359) (0.1328)

민주적 거버넌스 1.3364*** 1.2814***

(0.0705) (0.0743)

법의지배 1.5373*** 1.4709***

(0.1287) (0.1320)

정부신뢰 1.1497 1.1827*

(0.1032) (0.1168)

사회신뢰 0.9922 0.9307

(0.1020) (0.1060)

성별 1.0137 0.9506

(0.1282) (0.1331)

교육수준 1.2424 1.1123

(0.0.1820) (0.1809)

나이 1.0036 1.0053

(0.0053) (0.0058)

소득수준 1.0048 1.0561

(0.0513) (0.0598)

Observations 977 977

Likelihood x2(11) 130.08*** 96.32***

Log likelihood -1024.8342 -619.6398

Pseudo R2 0.0597 0.0934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8> 모형의 강건성 확인(Ordered Logit, Logit)

위의 표 8은 모형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종속변수의 특성

을 고려하여 서열로짓(Ordered Logit) 분석결과 (1)과 종속변수를 긍정적응답(1)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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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응답(0)의 더미변수로 치환하여 Logit 분석결과 (2)이다. 이를 통해 모형의 강건성

을 확인하여 분석결과가 일관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각 값은 odds ratio로 변환한 

것이다.

우선, Ordered Logit (1)의 분석결과에서 산업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정책

의제설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할 확률이 부정적으로 답할 확률

에 비해서 1.2236***배 만큼 높은 기대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집단주의

의 경우에도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정책의제설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해 긍

정적으로 답할 확률이 부정적으로 답할 확률에 비해서 1.0573**배 높게 분석되었다.

종속변수인 정부의 역할을 그렇다(1)와 그렇지 않다(0)의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

한 Logit (2)의 분석결과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산업보호에 대한 인식이 커질수록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할 확률이 부정적으로 답할 확률에 비해서 

1.2510***배 높은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집단주의의 경우에도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

할수록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할 확률이 부정적으로 답할 확률에 비해서 

1.0759***배 높게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OLS 분석결과와 방향성과 유의미도가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연

구결과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 정부부응성(1.3084***, 1.1742), 민주적 거버넌스(1.3364***, 1.2814***), 

법의 지배(1.5373***, 1.4709***), 정부신뢰(1.1497, 1.1827*)로 정부의 역할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OLS 분석결과와 차이가 나타난 부분은 정부

신뢰로서 Logit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OLS 분석 

결과에서도 영향의 방향은 일치했다. 

4. 분석의 확장

분석을 확장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정책의제설정에서의 정부의 역할, 산업보호, 집단

주의의 정도를 비교해보고, 한국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추가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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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부의 역할, 산업보호, 집단주의의 국가 별 히스토그램 

첫째, 정책의제설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한국(2.65)은 중국(2.87)에 이어

서 두 번째 순위였다. 베트남은 1.74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둘째, 산업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한국(2.18)로 싱가포르(2.33), 중국(2.18)에 

이어 세 번째 순위로 나타났다. 몽골이 1.40으로 가장 낮았다.

셋째, 집단주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한국(10.25)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싱가포르(10.22), 중국(10.14)로 뒤를 이었으며, 베트남이 7.17로 가장 낮은 수치가 

도출되었다. 

국가 별 수치에 대해서는 비교행정적 논의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현재 탈 발전국가의 시대라고 할 수 있지만,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산업보호

와 집단주의에 대한 인식이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현상에 대한 이해와 분석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여기에서는 한국이 아시아 국가와 비교했을 때의 위치에 초점

을 두고자 한다. 분석결과 한국은 정부의 역할(2), 산업보호(3), 집단주의(1)에서 모두 

상위에 위치하고 있었다. 중국, 싱가포르도 유사하게 높은 수치가 도출되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본 연구의 논점이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국가별 회귀분석 결

과는 본문에서 제외하였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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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이 글은 시민들의 산업보호와 집단주의에 대한 인식이 정책의제설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정부의 역할은 경제발전, 민주주의의 향

상 등으로 다양하지만(La Porta et al., 1999), 이 글에서는 특히 정책의제설정 과정

에서의 역할에 초점을 두었다. 정책의제설정과정은 국가와 정책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

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Cobb & Elder, 1972).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 이슈가 있을 때 이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화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정

부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보호와 같은 외교정책의 경우는 정부 관료에 의해서 정책이 형성되어 집행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하향식 정책집행이 시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확보할 수 있다면 제

도적 민주주의의 실제화라는 측면에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이

해와 동의에서 중요한 부분은 시민들의 합리적 선택과 기대가 사적이익에 머무르지 않

고 사회적 이익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Lane, 1995). 이와 함께 시민들의 선호

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정부의 정책과 연결될 수 있다면 시민의 의사의 정당성도 더

욱 커질 수 있다. 본 연구가 갖는 의미와 향후연구 방안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경제변수 중심의 거버넌스 연구들(Alesina & Spolaore, 

1997; Alesina & Wacziarg, 1998; Rubinson, 1977; Ram, 1986)과 구별된다. 기

존 연구들이 정부의 규모(예산, 지출 등)로 정부의 역할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성과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시민의 기대와 정부의 역할, 그리고 

정책의제설정이라는 구체적 단계에 초점을 둔 것이 차이점이다. 기존 연구들이 주목하

지 못한 것은 과정으로서 정부의 역할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할 주체로서 정부의 역할

을 정부실패 즉, 경제성장이라는 한 측면에서 규정한 것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다차원

성을 지나치게 경제중심적 시각으로 단순화 한 것이다. 또한, 국가 단위의 거시지표로

만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은 구체성과 정책대안의 도출이라는 측면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정책의제설정이라는 구체적 역할로 구분하고, 시

14) 한국 이외의 아시아 지역 다른 국가들(몽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
출되었다. 또한,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정책의제설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몽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에서 유사한 결
과가 도출되었다. 국가 간 비교를 위한 거시지표(GDP, 홉스테드지표 등)를 포함하여, 향후 
연구에서 발전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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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의 인식과 기대와의 연계성을 시민인식도조사라는 미시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실증

분석하였다. 시민들의 기대와 선호에 기반한 정부의 정책추진은 시민의 정부에 대한 

만족도와도 관련이 된다(Van Ryzin et al., 2004; Van Ryzin & Immerwahr, 

2007). 시민들의 기대와 선호를 확인하고, 정책의제설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산업보호와 집단주의가 정책의제설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시민들의 인식이 사회적 이익을 구분 및 고려하고 있고(Lane, 

1995; Ostrom, 1971), 사회적 이익의 증가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만일 시

민들의 산업보호와 집단주의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사익에 머문다면 이 과정에서 증가

하는 정부의 역할의 의미는 퇴색할 것이다. 하지만, 산업보호와 집단주의는 시민들이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 구성원과 사회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정부 조직의 궁극

적 목표인 공익의 향상과 연계되어 있다. 

정부의 역할을 고려함에 있어서 국가 간의 비교연구들이 가지는 또 다른 한계점은 

선진국 중심적 시각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발달 정도를 선진국의 시각에서 순위

화하고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 국가가 처해있는 상황과 

사회문화적 맥락은 다르며, 이를 어느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서열화하는 것은 문

제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적 맥락을 고려하여 정부의 역할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 거버넌스 이론 및 서양학문의 이론에 기반하여 정부의 역할을 설명하고자 

한 많은 연구들은 한국적 맥락를 고려하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연구는 정부 역할의 

일반적 현상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지만, 각 국가마다 다른 정치체제와 

사회/문화적 특성, 그리고 이에 따른 정부 역할에 대한 시민의 기대의 차이가 고려되

지 못한다는 단점이 상존한다. 이 연구에서는 발전국가와 유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국적 맥락을 대표할 수 있는 변수로 볼 수 있는 산업보호와 집단주의가 정부의 역할

에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구분된다. 이는 서양의 이론체계로

는 설명이 되지 않는 특성이다. 한국 정부가 정책추진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어떤 

선호와 요구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추진의 당위성과 추

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한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역할을 구분할 

수 있다면 행정학의 한국화(박종민, 2012, 2016; 전영평, 2011; 이시경, 2009; 박흥

식, 2005; 윤견수, 2011; 권향원, 2017)와 함께 기존의 선진국 및 서양이론 중심적 

비교행정을 탈피해 보다 나은 맥락을 고려한 비교행정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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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정책의제설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해 시민들의 산업보호에 대한 인식

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최근 일본과의 무역분쟁에서 나타난 한국

사회의 경향과도 일치한다. 일본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반도체관련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실시하였으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였다.15) 

갤럽이 실시한 ‘한일경제갈등’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일본의 조치에 대한 한국정부

의 대응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54%)이 부정적인 응답(3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

다.16)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 안보문제와 연계된 방위비 분담 등의 문제를 고려

할 때, 각 국가는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유사한 정책을 실시

할 수 있다. 한국의 시민들은 일본과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보이콧, 시위 등의 방법으

로 의사표현을 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를 보다 깊이 살펴보면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 시민들의 산업보호에 대한 기대와 지지가 사회적 이익을 고려한 것

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부의 역할은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있다. 둘째, 산업보호로 

인해 한 국가의 사회적 이익의 증가는 다른 국가의 사회적 이익의 감소로 연결될 수도 

있다.17) 현실주의(realism)의 측면만을 강조한다면 첫 번째의 측면을 고려하여 정부가 

정책을 형성하면 되지만, 전 세계로 확장할 경우 이상주의(idealism)의 측면에서 국제

기구를 통한 협의의 관점에서 정책을 형성하기도 해야 한다(Baylis, 2016). 결국, 정부

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되 대중영합주의는 경계하고, 다른 국가의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국가 간 상호이해와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다.

집단주의가 감소하고 있는 현재 한국에서 합리적 사익이 갖는 의미에 대한 부분이

다. 개인주의의 가치가 확대되는 한국 사회에서 집단주의가 가지는 가치는 무엇인

가?18) 개인주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한국의 집단주의의 가치는 과거에 비해서 감소하고 

15) 2019. 8. 7. “일, 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관보 게재” 파이낸셜 뉴스

16) 2019. 8. 9. “정부 대응 잘해” 54%... “한국 피해 더 클 것” 57%.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092058005&cod
e=910100

17) 정부의 주요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은 WTO의 재제와 다른 국가의 보복 등의 위험요인을 동
시에 가지고 있다. 또한 특정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세계화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선진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무조
건 따르는 것이 정부의 최선책은 아닐 것이다. 

18) 집단주의의 가치는 개인보다 조직, 국가의 이익의 실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정부 역할의 범위에 대한 논의와 연결된다.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시장주의자들의 주장은 정부가 보다 많은 세금, 규제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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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민의 기대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박종

민⋅왕재선, 2004). 이 글에서 정의한 집단주의는 개인보다 집단의 이익, 단기보다 장

기의 이익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회현상과 구분된다. 또한, 발전국가의 시

기에 각 개인이 집단과 국가에 헌신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기본권의 침

해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집단주의는 특히 개인의 사익과 사회적 이익의 충돌 상황

에서 사회적 이익을 우선시 할 수 있다는 점(Triandis, 1995)에서 사익의 단기성보다 

사회적 이익의 장기성과 연계된다. 즉,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로서 집단주의가 현 시대에 갖는 의미와 가치를 정부의 역할과 연계한 심도

있는 향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의 부응성, 법의 지배, 정부신뢰 등의 변수는 정부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인들로 분석되었다. 연구의 핵심변수인 산업보호, 집단주의와의 조절효과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각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 변수들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된다. 향후연구에서 이들 변수들이 정부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의 방식과 범위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정부의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단년도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서 연구의 외적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에는 제약이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Harman의 single factor 

analysis와 Ramsey의 RESET test를 실시하여 연구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연구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단년도 서베이 자료를 활용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고 할 수는 없다.

향후연구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보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개념화해서 정책의제설정

에서의 정부의 역할이라는 협소한 범위를 폭넓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분석

한 산업보호의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영역을 고려할 수 있다면 연구의 의미를 

보다 확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의 역할에 미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할 수 있는 만

큼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며, 시민의 요구와 정부의 역할을 매개

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변화하고 있는 정부의 역할과 

시민들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시민 개개인의 특성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도 

하는 것이 비효율을 양산한다고 본다. 하지만, 시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정부라는 점에서 정부역할의 최소화가 해답이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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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각 국가별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엄밀한 분석을 하지 않았다. 아시아 국

가들의 정치, 사회, 문화적 요인(Hofstede, 1980)을 고려하고,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

로 아시아지역의 비교연구를 추가로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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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Government in the Policy Agenda Setting:
Effects of Industry Protection and Collectivism

Jisu Jeong

As factors influencing the role of government in the 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theoretical discussion and empirical analysis were 

conducted focusing on industrial protection and collectivism. Citizens 

share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government-led developing countries 

and have an expectation of the government's role in the field of 

industrial protection. Additionally, the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ns, 

who have a strong culture that embraces collectivism compared to the 

West, are related to the role of  government as the agent that pursues 

and realizes the values of community interests.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and advanced research, the impact of industry protection and 

collectivism on the role of government was analyzed empirically by the 

citizen survey. As the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industrial 

protection and collectivism increased the role of government, and the 

results remained stable in ordered logit and logit analysis. Additionally, 

among Asian countries, South Korea has a relatively high recognition of 

the role of government, industry protection, and collectivism. With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and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led policy agenda setting necessitates 

the premise of citizens’ expectations and agreement. The implications of 

the increasing role of government by industry protection and collectivism 

are crucial in that the demands of citizens are connected with the 

expectation that social interests can be improved.

※ Keywords: role of government, policy agenda setting, industry protection, 

collectivism, rational private interest


